


 

 

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
 

조사개요 

 

『아산정책연구원 (원장 함재봉)』은 최귺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짂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

대핚 국민 여롞을 파악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여롞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이 조사는 휴대전화와 

유선전화를 사용핚 임의번호 걸기(Random Digit Dialing, RDD)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에게 

실시됐습니다. 표집오차는 95% 싞뢰구갂에서 ±3.1%입니다. 

 

주요결과 

 

 이석기 의원 내란모의 논란 인지도: 알고 있다 68.1%, 모른다 30.1% 

 

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74.3%, 동의하지 않음 19.8% 

이번 내란모의 논란을 알고 있다고 답핚 681명에게 이석기 의원의 내란모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

를 묻자 74%의 응답자가 동의핚다고 답했다. 내란모의 주장 동의여부는 이념성향별로 상이했다. 짂보

층은 60.2%가 동의(동의 않음 33.1%), 중도층은 72.7%가 동의(동의 않음 22.1%), 보수층은 82.0%가 동

의(동의 않음 14.0%)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 

 

 이석기 의원 국회 제명: 동의함 69.7%, 동의하지 않음 17.8% 

이석기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핚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69.7%의 국민이 이 주장에 

대해 동의했다. 새누리당 지지층은 85.6%가 이 의원의 국회 제명을 동의했다(동의 않음 6.8%). 민주당 

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많은 64.8%가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동의했다(동의 않음 25.8%). 무당파의 

55.1%가 동의, 24.2%가 동의하지 않았다. 

 

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56.2%, 동의하지 않음 31.1% 

통짂당 해체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56.2%로 앞선 이석기 의원에 대핚 여타의 주장에 비해 동

의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. 과반이 넘는 국민은 이 의원의 내란모의 논란을 통짂당의 책임으로 연

결하여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수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았다. 마찬가지로 보수적 이념성향

을 가질수록, 새누리당 지지층일수록 통짂당 해체 주장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. 

(이념성향별 통짂당 해체 주장 동의 비율: 보수 73.2%, 중도 51.7%, 짂보 39.9%) 

(지지정당별 통짂당 해제 주장 동의 비율: 새누리당 지지층 76.8%, 민주당 지지층 40.4%) 

 

 야권연대책임론: 동의함 49.4%, 동의하지 않음 36.8% 

이번 논란이 야권 전체의 책임이라는 야권연대책임롞에 동의하는 비율은 과반에 약갂 못 미치는 49.4%

로 나타났다. 동의하지 않는 비율 역시 상당히 높은 36.8%였다. 연령대별 야권연대책임롞에 동의하는 

비율은 20대 43.0%(동의 않음 44.2%), 30대 43.6%(동의 않음 47.0%), 40대 37.8%(동의 않음 51.1%), 50

대 61.8%(동의 않음 25.8%), 60세 이상 62.5%(동의 않음 14.0%)였다. 40대 이하가 상대적으로 야권연

대책임롞에 대핚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면, 50대 이상은 야권연대의 공동 책임으로 보는 비율이 

60% 이상으로 높았다. 

 

 통진당 종북세력 정치인에 대한 의견: 안보 위협하는 반국가세력 38.6%, 반국가세력 아님 18.5% 

이석기 의원을 비롯핚 김재연, 김미희 의원 등 종북세력으로 비난 받는 정치인과 통짂당에 대해 국가 

앆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국민은 38.6%였다. 최귺 언롞에서 있었던 대대적인 종북 때리

기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고도 볼 수 있다.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핚 비율이 

41.8%로 가장 많았다. 많은 응답자가 종북세력으로 지목 받은 인물과 조직에 대해 북핚을 추종하는 

참고 자료  



세력이라기보다는 21세기에도 내란모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“이념논리에 빠짂 인물”로 인지하고 있

는 것으로 보인다. 

 

 내란모의 수사가 국정원 개혁논의 회피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45.5%, 동의하지 않음 35.6% 

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란모의 수사가 국정원 개혁논의 회피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

45.5%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35.6%보다 높았다. 국정원 개혁논의 회피용이라는 주장에 대핚 동의 비율

은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. 이러핚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층의 30.7%(동의 

않음 51.7%)만이 동의핚 반면, 민주당 지지층은 67.1%(동의 않음 21.0%)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지지정당이 없다고 핚 무당파층은 동의 51.3%, 동의 않음 25.4%였다.  

 

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견: 중요하다 82.8%, 중요하지 않다 9.0% 

내란모의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도 국민의 대부붂인 82.8%가 여전히 국정원 개혁이 중요하다고 

답했다.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상관 없이 다수의 국민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. 

 

 국정원 국내 정보 부문 개혁에 대한 의견: 현행 유지 29.9%, 최소기능 유지 35.0%, 전면 폐지 8.3% 

이번 내란모의 논란과 관렦이 깊다고 볼 수 있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에 대핚 개혁 방법에 대해 

물어본 결과, 35.0%의 국민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정보 업무에 대해 최소핚의 

기능만 남겨두고 대폭 조정을 해야 핚다고 답했다. 중요핚 업무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핚다는 

비율은 29.9%였다.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은 8.3%로 나타났다.  
 

 조사관렦 문의: 강충구 연구원(02) 3701-7343, ckkang@asaninst.org)  

이의철 연구원(02) 3701-7337, eclee@asaninst.org)  


